
⸉䋫의 經㰏㽑㰆㤣䎊과 ⚻⸉經㰏䎾⡌㭽㺚(1)

㤚 㕨 〾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

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경제체제의 이행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

체제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

주의경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

으며 이는 다시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

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㭦㷂㫂 㽑㰆㤣䎊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

북경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ン⚀㞶의 자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ン企㐮들의 창업을 추진하

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

비수준만 높여 줌으로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

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

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

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1. 글을 시작하며

민주주의적 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경제정책은 정치인의 몫이다. 정치인들의 정

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경제정책이 사용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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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2008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정책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쓴 글이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술투자사업 연구지원비로 이루어진 것임을 밝힌다.



렇다고 민주주의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국민 다수가 바라는 정치적 목적이 설정

되고 또 그 목적이 합리적 정책으로 추구되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민주주

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학자들의 영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다시 소생하고

있는 㭽䂓經㰏䋚㫂 㭬近Ⳃ 혹은 㰆⛔㳋㢥 經㰏䋚의 㭬近Ⳃ이 정치인의 정책의 의도를 규

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는 파라다임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 글이 다루고자하는 한국(남한)의 대북경제정책은 더더욱 정치적 요인을 무시하고서

는 규정될 수가 없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통일정책이야말로 민족을 생각하여 초당파적

입장에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는 실현될 수 없는 공염불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사실 이념을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자

신을 내세울 수 있는 정책 중에서 대북정책만한 것이 또 없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통

일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에게 대북정

책을 그들의 메뉴에서 포기하라는 요구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다. 선거 시기만 되면

대북정책에 대한 공약뿐 아니라 실제로 대북관계를 활용한 선거 전략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지난 10년간은 중도좌파적 정권의 시대였다. 이 시기에 김대중정권은 햇볕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표방하였으며, 노무현정권은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이름은 달리했으나 결과적으로

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정권의 정치적 입장은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하는 진보적 평등주의로 파악되며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강하게 적대적이 아닌 계층을 고려한 정책을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흔히 거론

되어 온 䈢㛫㭽㺚(engagement policy)보다 더 적극적인 대북지원정책으로 파악된다.

이제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였다. 새 정권은 중도우파적 성향, 또는 보수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분야에서 ㊵㛴㳋㢥㫂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이 정

권이 표방하는 대북정책은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지난 10년과는 다른 정

책일 수밖에 없다. 과연 새 정권이 대북정책에서 어떤 정치적 제약하에 어떤 정책 목표를

표방할 것이며, 이 정책은 또한 어떤 전략과 수단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 글은 우선 대북정책의 목표를 점검하고 지난 두 정권의 정

책의 방향과 효과를 검토한 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고, 새 정권의 대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새로

운 대북정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의 현 상황과 변화 추이가 검토되어야 하며,

새 정권이 지닌 정치적 제약하에서 정부가 택해야 할 바람직한 정책방향, 그리고 동원 가

능한 수단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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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經㰏㭽㺚의 ⬝䉈

대북정책의 목적은 통일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통일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통일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자는 것이 옳은 목표일 것이다. 통일정책을 비

롯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䈓䒆와 ⲱ㕨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 하겠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한 대북정책은 경제에 국한된 정책일 필요는 없다.

안보 및 외교정책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중요한 대북정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여기서

대북경제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인

식해야 한다. 경제적 지원만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대북경제정책이 평화와 번영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평화와 번영에

특히 평화를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번영을 이루는 데에도 효율적 방법이 사용되

지 않는 한 그 효과도 의도한 대로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의 대북경제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 바를 부인할 수는 없

다. 남한의 기업인들과 민간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게끔 일부 휴전선

이 열려 있으며 남한의 민간인들의 북한 방문이 크게 확대되었다. 과거에 비해 한반도의

평화지수는 상승된 셈이다. 그러나 돌발적인 핵실험은 다시 평화지수를 악화시켰다. 햇

볕으로 평화를 사겠다는 시도가 벽에 부딪친 셈이다. 한반도의 번영은 어떠한가?

남한의 번영은 한반도의 ㍆ⵋ⾖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최근 6자회담에 의한 북한의

핵동결 약속의 이행 여부에 따라 남한경제의 대외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북한

의 경우 경제적 번영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는 없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 또

그 외의 경로를 통해 북한으로 공급된 자금이 북한의 경제적 번영도를 상승시키는 데 별

로 기여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다. 

북한 경제상황이 사회주의권 경제가 붕괴한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그 후 빈곤함정

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2006년의 일인당 국민 소득은

1,108달러로서 16년 전인 1990년도의 97%에 머물고 있다.(2) 이러한 사실은 남한의 지금

까지의 대북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반증을 보인다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경

제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 수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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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2007) 참조.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경제적 번영을 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대북정책이 구상되

어야 할까? 이를 위해 우선 과거의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을 살펴 북

한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3. 㤣䎊經㰏들이 주는 ㊂⻐㭫

오늘날 거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시장경제로 이행했거나 이행 중에 있다. 유독 북

한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이행경제의 역사는 다양하다. 소련의 지배하에 있었던 경제들

은 소련의 붕괴 후 15년 이상의 이행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몇몇 동구국가들과 중국은 길

게는 30년의 이행역사를 지니고 있다. 사실 경제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어떻게 시장

경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인 이론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단지 경제를

이해하는 시각을 달리하는 학자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관점에서 서로 다른 이행전략을 제

시할 뿐이었다. 예컨대 신고전주의적 이론으로 무장된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효율성을 과

신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일시에 자유화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며 䀒擊㙰Ⳃ으로 소위 빅

뱅(big bang) 접근법을 제안한 반면에 경제구조의 조정비용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㭦㷂㫂

㭬近Ⳃ을 제안하는 정도였다. 이 두 제안은 이행경제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유한 사고의 틀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상당 기간의 이행역사를 지니게 된 지금 우리는 충격요법과 점진적 접근법과 같은 단

선적 전략만으로 이행경제를 다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행경제의 역사는 신

고전학파가 제안하는 것처럼 단숨에 모든 시장을 자유화하고 또 거시적 안정정책을 시행

한다고 해서 경제적 효율이 달성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그 속도를 늦춘다고 해결되

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행경제의 역사에서 보는 우리의 관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지 않고는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적 이

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적지 않게 축적된 이행경제

들의 역사를 분석함으로써 유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Roland(2000)는 지금까지의 이행역사를 분석하면서 이행경제들이 크게 보아 다음의 두

시각에서 이행을 시도해 왔다고 정리한다.(3) 첫째는 와싱톤 합의(The Washing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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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oland(2000)은 이행경제에 대한 이론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Roland의 분석을 요약하고 이를 북한의 경우에 대한 시사점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Consensus)이고 둘째는 㷂䒅⣻㫂 㰆⛔㳋㢥 觀㭫(The evolutionary-institutionalist perspective)

이다. 이행의 속도만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언급된 충격요법은 와싱톤 합의와 가깝고, 점

진적 접근법은 진화론적 제도주의 관점과 유사하다. 그러나 Roland의 분류는 단순히 이

행의 속도뿐 아니라 개혁의 다른 많은 측면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이행전략의 복합적인

시각을 정리해 준다. 

와싱톤 합의에 따라 이행을 시도한 대표적인 국가가 러시아이며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이행을 시도한 대표적 국가가 중국이다. 두 국가의 이행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 두 접근법은 큰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의 이행경제들의 경제적 성과만을 가지고 단순히 두 접근법의 우열을 가리기

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행경제들의 이행과정과 성과에 대한 두 접근법의 전략과 그

에 따른 이행경로를 살펴 볼 때 두 접근법에 대한 평가는 가능해 보인다. 

우선 이행국가들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경제성장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사회주의 경제제도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시작된 후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위

㤣䎊䂮㽌(transition recession)를 경험한다. 와싱톤 합의 접근법을 택한 러시아는 비교적 큰

이행침체를 경험한 후 경제가 회복단계에 진입하였으며, 이행의 역사를 보다 일찍 경험한

체코, 폴란드 등의 중부유럽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이행침체기를 겪은 이후 빠른 회복을

이루었다. 흥미로운 점은 진화론적 제도주의를 채택한 중국과 베트남은 이행침체를 경험

하지 않았으며 몹시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러시아나 중부유럽

국가들이 와싱톤 합의가 제안하는 바와 같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자유화, 사유화,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가 좋지 못하였다는 결과론적 주장이 존재한

다. 그러나 경제는 결코 정치 사회적 측면과 분리하여 존재하지 않으며, 정책은 외생적이

아니라 오히려 內⾪㫂이며 㭽䂓⻪䔯㫂 㰆㏫에 좌우됨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

존의 정치적 문화적 제약을 무시한 채 정책의 불완전성만을 경제침체의 이유로 내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사실 와싱톤 합의가 급진적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는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치 않은 채

빠른 경제개혁을 이루면 시장경제적 균형이 이루어져 빠른 경제적 성과가 날 것이라는

신고전학파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비록 정치적 제약이 존재함을 인정하

더라도 빅뱅적 접근이 개혁의 ⸝可㒳ぷ(irreversability)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같은 이행경제가 보인 경험은 이행과정을 통해 신고

전주의의 믿음과는 달리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며, 정책의 불가역성도 보장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러시아의 경우에서 보는 바대로 대규모의 사유화로부터 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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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을 얻는 㤐䍸㸾⚁(oligarchs)들이 법집행과 조세, 정부 개혁 등에 크게 반대하여 경제의

비효율이 확대되었음을 본다.(4)

중국경제의 발전에 밑바탕이 된 䎏㷃企㐮(town village enterprise)의 발전도 그 성과가 애

초부터 기대되었던 것은 아니다.(5) 점진적 개혁을 지지하는 진화론적 제도주의자들도 향

진기업의 성공을 예측하지는 못한 셈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러한 불확실성하에서 향진기

업과 같은 결코 자본주의적 기구라 할 수 없는 㨂㱜㫂(hybrid) 기업체제가 점진적 진화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다. 따라서 향진기업과 같은 부분

적 개혁이 정치적 사회적 여건만 적합하다면 비록 점진적으로 추진된다고 해도 개혁이

역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개혁을 지속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창출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 이행침체를 경험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2중 트랙의 자유화 과정을 도입한

것이다. 중국이 채택한 2중가격제는 한계단위에 대한 가격의 자유화이다. 䋪界⚀㞶의 생

산품에 대한 가격자유화는 중앙계획으로부터 주어진 기존의 계약의무를 유지하게 하므로

산출량의 감소를 막으면서, 시장에는 자원배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므로 파레토적

개선을 얻게 한다는 것이다. 

와싱톤 합의가 주장하는 신속한 ⻭㟡䒅의 필요성도 이행의 경험에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와싱톤 합의론자들은 국영기업의 현직에 있는 기업관리인들이 자산을 갈취하는 일

을 막기 위해 사유화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나 사실 많은 국영 기업

관리인들이 오래 전부터 구조조정 노력을 보여 왔으며, 사유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폴

란드나 헝가리가 오히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은 위의 주장과 배치된다. 사실 사유화가

어떤 형태를 지니는가가 문제이다. 예컨대 내부자에 의한 사유화는 좋은 성과를 내지 못

한다. 와싱톤 합의는 어떠한 사유화도 사유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성과를 보인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옳지 않다. 내부자에 의한 사유화는 의미 있는 개선을 가져오지 못한

다. 특히 내부자에 의해 사유화된 기업에서는 조세 납부를 지체하는 등 연성예산제약 문

제가 악화될 수 있다. 

중국의 향진기업은 와싱톤 합의에 따르면 엄격한 사유화 기업형태가 아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향진기업은 민간기업보다 더 정부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으며 경성예산제약의

조건하에서 운영됨으로써 보다 높은 효율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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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러시아와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이행경험에 대해서는 Aslund(2002)와 Gros and Steinherr(2004)

를 참조하라.

(5) 중국의 이행경험에 대해서는 Walder(1995)를 참조하라.



중국의 지방분권적 전통은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을 통해 시장발전에 매우 우호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 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향진기업이 사기업도 아니면서 경성예산제

약을 대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여기에 비해 러시아는 와싱톤 합의를 쫓아

대규모 사유화를 추진한 결과 상대적으로 정부조직의 개혁은 소홀히 다루어졌다. 개혁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개혁을 지지하는 안정적 세력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의 개혁에 우선순위가 놓여져야 한다. 정부의 개혁은 연성예산제약을 개선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데, 와싱톤 합의의 관점은 사유화, 탈독점화, 은행개혁, 정부개혁 등과 같은

기업의 예산제약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환경요소, 즉 제도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

은 채 예산제약의 경성화가 단순히 정책입안자의 외생적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성공한 이행경제의 연성예산제약의 문제 해결은 단순한 정치적 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성화를 위한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4. ⸉䋫經㰏의 바람직한 㤣䎊㫠⠬

4.1. ⸉䋫經㰏㤣䎊의 㽒期㰫件

위에서 우리는 각 이행경제들이 다른 이행과정을 겪게 됨과 아울러 이행의 성과도 달

리 나타남을 설명하였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앞서 이행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각으로부터 달리 나타난 경제개혁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를 가져옴을 알 수 있었

으나 이와 더불어 㤣䎊經㰏의 㽒期㰫件이 또한 이행의 성과에 큰 차이를 초래한다는 것

이 일반적인 관찰이다.(6)

과연 북한은 이행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또 오늘은 어떤 상황

에 있는가?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로, 가격제도와 시장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이 생산과 교환을

조직하는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경제와 비교하여 두 가지 점에

서 크게 왜곡되어 있다. 우선 상대적으로 중공업이 과도하게 발전되어 있으며 서비스 산

업이 과소 발전되어 있다. 대기업이 확대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은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대기업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산출량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소기업이 많은 것보

다 적은 수의 대기업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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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질 때 기업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바

로 㓙ぷ㖗⽭㰆㏫(soft budget constraint)[Kornai(1980)] 문제이다. 기업들에게 주어진 생산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정수단이 상위기관에 의해 공급되는데 비용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쉬우며, 또 부족한 부분을 항상 상부기관에 요

청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저하되는 문제이다. 

두 번째 특징은 경제 전체의 수준에서 㥓貫ぷ있는 계획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사회

주의는 대개 40개 내지 200개의 재화집단으로 분류된 체제에 의해 생산과 소비가 관리되

어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체제에서 각 재화의 수요와 공급을 일관성 있게 균형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정부는 많은 정부부처를 만들

고 이들로 하여금 생산의 과부족을 조정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케 한다. 중국과 유고슬라

비아를 제외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은 계획행정을 산업별, 기능별 부처를 통해 시행한

다. 예컨대 철강부, 전력부, 경공업부 등이 총생산량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소와 지방단

체로 하여금 이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산출량 통제는 연

성예산제약의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부족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Kornai(1980)].

기업소에서 초과생산과 초과공급은 자신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에 ⵾㱍과 㿉

過㇋㛙는 항상 문제가 된다. 사실 계획을 초과달성하려는 유인과 연성예산제약 때문에

계획을 초과한 생산은 언제고 쉽게 팔려 나가는 반면에 어떠한 부족도 계획의 미달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나의 심각한 위험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부족에 대한 인식은 생산요

소 또는 다른 자원들을 매점하는 등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하게 된다. 

㴉㍡㸾㴉㫂 計䔻經㰏䋋에서도 투자 싸이클이 존재한다. 중앙계획의 존재 이유 중의 하

나가 경기변동을 제거하기 위함이나 일반적인 부족현상을 거시경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싸이클을 초래하게 된다. 부족현상이 심화될 때 중앙계획자는 보통 때보

다 더 많은 투자사업을 승인할 것이고 기업소는 자신들의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 모든 수

단을 강구할 것이다. 연성예산제약하에서 기업소들은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투자의 과다 현상을 초래할 것이고 이는 다시 투자 싸이클을 야기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사회주의 경제의 특징들은 대부분 북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2002년에 실시된 7∙1조치 이전까지 북한 경제는 중앙계획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7∙1조치 이후 주요 생필품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제개

혁이 시도되고는 있으나 아직 본질적인 계획경제의 틀을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연성예산제약의 문제와 일반적 부족 현상 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아직 그대로

안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1990년의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관계의 악화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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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供給⵾㱍⭍㰛는 북한의 생산품 공급체계를 붕괴시킬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최근의 경제개혁을 통해 식량과 소비재 생산이 약간 증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나 근

본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다른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 중앙집권적 체제를 지니고 있으며, 계획의 일

관성을 위해 산업별, 기능별 정부부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초기에는 많은 물자들을 거의

모두 정부가 관리하려 하였으나 점차 부처를 조정하여 오늘날에는 30여 개의 부처가 계

획의 일관성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지금껏 성공적이라 보기 어려

우며,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정부부처의 위상을 내각, 혹은 정무원 등으로 변경해 오기

도 하였다. 

이러한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은 1998년 9월 헌법을 개정

함으로써 경제체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새 헌법은 국가소유보다 느슨한 공적 소유

형태인 집체소유 영역을 농업 이외의 부문으로 확대하고, 개인의 상업활동 범위를 기존의

개인부업경리에서 합법적인 경리활동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독립채산제와 경제효율성 제

고를 위한 계획경제기제의 개선을 ⫵⭎䒅하는 한편 주민들의 거주여행의 자유도 명시하

고 있다. 

7∙1조치도 이러한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제 7∙1조치 이후 나타난 북한 사회주의 경제의 변화를 정리해 보자.(7)

첫째로, 북한은 價格㽑㰆의 조정과 䓱䈙經㰏䒅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7월 1

일부터 식량을 제외한 물품의 배급제를 폐지하고 국영상점에서 화폐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하였고 각종 상품과 노동 및 서비스 가격을 생산비 개념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였다.

식량은 50%를 배급표에 의거하여 국정가격으로 구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농민시장

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급제의 폐지와 생산가를 반영한 물품거래는 화폐경제

화로의 초보적 단계라 할 수 있다. 둘째로, 경제의 㧣㡻ぷ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

계획위원회의 계획범주를 국가적으로 중요한 주요지표에 국한시키고 세부지표는 해당기

관과 기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계획하도록 허용하였다. 지방경제와 관련해서도 시, 군의 책

임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권한을 하향 이양하고 불필요한 제약을 해제함으로써

지방경제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7∙1조치는 이와 같은 하급단위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권화의 확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당간부가 행사하던 주요 의사결정권을 지배인에게 이양하여 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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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에 대해서는 Ahn et al.(2004, chap. II)와 Lee and Yoon(2004)를 참조함.



정치적 간섭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하였다. ‘번 ㆣ㥧에 의한 䈖價’를 실시하여 판매실적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임금과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에만 적용하던‘번 ㆣ㥧 㶄䉈’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독립채산

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의 㤍㴌構㱅䒅로 설명되고 있다.(8) 핵심적인 기간산업과 기업,

즉 군수산업이나 중공업은 국가의 계획경제 속에서 운영하며 그 외의 부문, 즉 경공업이

나 소비재 관련 상품들은 시장에 맡겨 계획의 틀 밖에 두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셋째로, ヶ㟡㰆⛔의 조정과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북한은 과거 생산수단의 소유주체를

국가, 협동단체, 개인으로 규정했으나, 1988년 개정헌법에서는 국가, 개인, 이외에 사회협

동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단체에 영리를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상사들을 포

함하여 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에는 소비재의 개인소유주체를 근로자로

제한하였으나 개정헌법에서는 공민으로 규정하여 소유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구성

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 소유를 인정하였다. 그 밖에도 합법적인 경리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도 개인 소유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개인 소유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7∙1조치는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건물

과 토지 등이 부분적으로 개인임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째로, 다양한 ㉸㨆䐭䅒의 형성과 ⾆䎊㟁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는 현재

기존의 사회주의적 상업유통망, 장마당 형태의 농민시장, 2003년 3월 이후 개설된 종합시

장 등의 세 가지 시장형태가 있다. 종합시장에서는 개인들의 상행위는 물론 외국인들도

개인자격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종합시장의 등장은 장마당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

선된 시장형태를 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시장에 대한 북한의 정책은 기존의 농업

시장과는 다르게 시장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려는 의지로 분석된다. 종합시장에서는 자릿

세와 같은 시장사용료와 함께 세금형태의 국가납부금도 징수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지

표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는 역할도 담당

한다. 또한 7∙1조치 이후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이동매대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대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등장하는 등 상행위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섯째로, ⚻㙔開ⱻ의 제한적 확대가 시도되고 있다. 북한은 또한 7∙1조치를 통해 대

미 환율을 기존의 2.2원에서 150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시장가격에 근접시켰다. 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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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문수(2007) 참조.



암시장 환율은 2,500원에 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외경쟁력을 위해 이

후에도 북한 원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의 가능성을 말해 준다. 또한 외국인 투자여건의

개선을 위해 외국투자자의 지분 제한을 완화하여 80%까지 허용하였다. 신의주특별행정

구를 설치하거나 남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특구의 설치도 대외

경제관계의 개방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최근의 북한경제의 개혁 조치는 아직 시장경제로의 근본적 체제개혁이라

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나 시장경제로의 이행의 첫 단계는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경제의 비중이 위축되고 비공식 부문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9)

이러한 시장의 확대는 정부의 의지에 의한 변화라기보다는 아래로부터의 ㉸㨆䒅

(marketization from below)라고 할 수 있다.(10) 식량의 배급조차도 배급망이 작동하지 않아

시장에 맡기게 되었으며 이를 다시 복원하려는 노력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따

라서 북한경제의 시장화의 추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기도 한다.(11)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북한이 지금껏 진행해 온 이행과정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냐(revirsable)는 문제이다. 사실 북한은 지난 2005년 10월 시장에 맡겨두었던 식량배

급을 과거 활용하였던 배급망을 재가동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실

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생산력이 충분히 회복되어 자원공급에 애로가 없어야만 배

급망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계획당국이 계획체제를 재생시키려는 의

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껏 진행되어 온 시장화의 흐름을 역전시키기는 어려울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초기조건의 관점에서 볼 때 아직 북한에는 사회주의의 비효

율적 특징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헝가리와 폴란드처럼 점진적인 이

행단계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다. 기업구조가 대규모의 국영기

업체제이며, 중공업이 과다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소비제품이 충분히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초기조건을 감안하여 북한의 이행전략

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이행과정에서 또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북한이 2002년 후의 이행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적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북한의 거시경제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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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양문수(2007) 참조.

(10) Haggard and Noland(2007) 참조.

(11) 박정동, 조선일보 칼럼 2007년 11월.



는 1990년대부터 있어 왔다.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에서 초래된 북한경제의 위기는 다

른 사회주의 국가의 㤣䎊䂮㽌(transition recession)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동구의 과거의 사

회주의 국가들은 갑작스러운 이행을 겪으면서 㰆⛔의 ⸢壞(disorganization of institution)에

따른 생산감소를 경험하였다. 이에 비해 북한은 제도적 변화는 없었으나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공급부족으로 생산이 급감하는 결과를 당면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동구의 국가들은 제도이행의 성공여부에 따라 경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경우 제도이행에 의한 경제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경제침체의 원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북한의 거시경제적 불안정은

지속되고 있다. 즉 생산의 위축에 따른 국가재정의 축소와 물가상승, 그리고 국제수지 적

자가 그것이다. 

한국은행은 북한의 예산 규모가 1994년 191억 달러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98억 달러

로 크게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다.(12) 물론 이는 어떤 환율을 사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나 실질적인 자원동원 능력이 크게 감소했음은 명백한 사실이라 하겠다. 이러한 재

정위기는 공식경제부문의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7∙1조치 이후 이 현상은 더욱 확대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에 따른 조세징수제도의 개선과 예산 배분상의

재조정 또는 기관별 수입체계 확립과 분권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분배체제의 붕괴는 시장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는 다시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였

다. 7∙1조치는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줄이려는 시도로 보였으나 공급의 부족과

화폐의 過㧍䀃㫃(monetary overhang)은 시장가격을 더욱 상승시켰다. 그러나 최근 정부당

국의 노력으로 초인플레이션은 극복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3)

공식경제의 생산부진은 소비재에서조차 수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제수지

의 지속적인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 2006년까지 아직 1990년의 무역총액을 회복하지 못

하고 있으며, 2006년에 수출은 약 1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수입이 2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그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14) 이러한 변화는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

을 확대하는 것인바 특히 남한과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중국은 북한의 교역량 중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한은 26%를 차지한

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제조업의 붕괴에 따라 중국과 남한으로부터의 식량수입, 소규

모 국경무역, 혹은 단순 위탁가공 등에 의한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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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은행(2007) 참조.

(13) 최수영(2007) 참조.

(14) 한국은행(2007) 참조.



부문별 생산액의 변화를 보면 광공업의 생산은 크게 감소하고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농림어업 만이 1990년도의 생산량을 회복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교적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무역통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2005년 이후 북한의 자본재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남한과 중국의 대북투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북

한의 국내기업의 투자증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15) 2000년대에 북한 수출의 증가도

관찰되고 있으나 그 구성을 보면 공산품의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며 1차상품의 비중이 커

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의 공업이 아직 회복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4.2. 㤣䎊의 ⬝䉈와 㰆㏫

북한은 낙후된 경제상황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이 문제는 바로 북한의 경제체제

를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시킴으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이행

과정은 어떤 목표와 제약을 가지는가?

첫째로, 북한에 신축성 있는 상대가격체제와 세계시장에 열려 있는 경쟁적 시장을 도입

하여 사회주의의 왜곡을 교정함으로써 㧨㞧ⲡ⸊의 䕃㡾ぷ을 증대시켜야 한다.

둘째로, 북한의 가격기구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 필요한 巨㊆經㰏의 ㍆㭶䒅를 추구한다.

셋째로, 시장의 신호에 기업이 반응할 수 있도록 보다 좋은 㡛㥄㽑㰆와 企㐮㶆ⲡ構㱅를

제공해야 한다. 대규모의 사유화는 이러한 변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변화이지만 기

업가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을 진입시키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넷째로, 시장경제에 적합한 㭽ⷬ㰼㶢을 창출해야 한다. 경제학자들은 과연 어떤 정부조

직이 적합한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치적, 제도

적 안정성, 사적재산권의 보호와 정부에 대한 압력단체의 지대추구행위로부터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의견의 일치를 이룬다. 

과연 북한경제가 이러한 이행의 목표들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여러 국가의 이행과정은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결과와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이

행과정에서 여러 국가들이 서로 다른 제약하에 놓여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이행과정

상의 제약이 어떤 것인지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로, 이행과정의 중요한 특성은 거시적 수준과 미시적 수준에서의 결과의 불확실성

이다.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의 중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행경제가 수렴해 가는 자본주의의 모형이 결코 명확하지 않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행과정이 분명한 목표를 지닌다 할지라도 그 목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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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합의된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행의 결과에 대해 큰 거

시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지금까지의 이행경제의 경험에서도 이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

은 결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미 앞서 언급된 바대로 이행 초기의 급작스런 산출량의

감소는 예측되지 못했으며, 그 후에도 폴란드와 같은 나라들은 경제를 회복해 가는 반면

러시아와 같은 나라들은 계속 침체에 빠져들었었다. 어떤 나라들은 이행의 결과로 장기

간 소득수준의 감소라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거시적 불확

실성은 몹시 중요하다. 경제 주체들과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巨㊆㫂 ⸝䓶㊵ぷ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문제는 북한에 있어 더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될 것이다. 북한이

시장경제를 체험한 역사가 없으며, 북한의 경제학자나 관료들이 또한 자본주의의 이론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과정의 시도는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둘째로, 다른 하나의 중요한 제약은 개혁정책들 사이의 ⵗ㘹ぷ(complementalities)과 ⾗

䑇⯱㢗ぷ(interactions)이다. 우리는 개별적 개혁정책에만 초점을 둔다면 잘못된 그림을 갖

게 될 것이다. 사유화와 가격자유화는 분명한 보완성을 지닌다. 왜곡된 시장에서의 이윤

인센티브는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만일 기업들이 가치극대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갖지 않는다면 자유가격 자체만으로는 최적적 자원 배분을 가져오지 못

할 것이다.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지 않을 때보다 자유화되어 있을 때에는 거시경제의 안

정화도 다른 수단을 필요로 할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보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

면서도 이 보완성의 함의에 대해서는 항상 동의하지는 않는다. 어떤 이들은 보완성이 빅

뱅 접근법을 써야 하는 충분한 이유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

다. 우리는 후자의 견해가 옳고, 또 보완성이 점진적 전략의 최적성의 필요조건임을 가정

할 것이다. 

이 제약은 국가별 차이에 의해 적용되는 제약이 아니라 이행과정 자체가 지닌 제약이

다. 북한의 초기조건에 비추어 이 제약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다. 

셋째로, 㭽䂓㫂 제약이 중요하다. 이행은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정이므로 경제 전체의 복

지가 향상된다고 해도 이득을 얻는 자가 있는 반면 손실을 입는 자도 있게 마련이다. 특

히 동구 국가들과 같이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개혁이 시장경제로의 경제적 개혁에 앞서

시행된 나라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제약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정치적 제약이 사전적으

로는 국민들에게 개혁과정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사후적

으로는 이 과정을 역전시키지 않도록 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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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경제학자들은 정치를 포함한 경제학을 공부해 오지 못했다. 경제적 개혁으로부터 정

치가들이나 이해집단들은 잠재적인 손실을 볼 수 있음을 우려한다. 경제학자들이 예산제

약과 인센티브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정치적 제약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정치적 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김정일의 일인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정일이 결심하면 경제개혁을 빠른 속

도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스스로 경제개혁이 자신의 정권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감안할 것이다. 특히 최근 체제의 안정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선군정치

는 경제개혁이 군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신계급

이라 할 수 있는 수많은 노동당원과 정부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이행과정에서의 전략과

속도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4.3. ⸉䋫經㰏의 바람직한 㤣䎊㫠⠬

북한경제의 시장체제로의 이행은 진화론적 제도주의의 관점과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

다. 사실 지금까지 북한의 체제전환도 와싱톤 합의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

이 이어져 왔다. 북한경제는 다른 어느 사회주의 경제보다 더 스타린식 ⫴⣋㽑㰆

(command economy)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근본적인 체제전환이 아니고서는 별다른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중국식 점진적 접근 방법도 유효하지 않

다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은 국민의 대다수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

문에 농업개혁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으나 북한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오히려 중공업이 생산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동독과 같은 동구권의 급

진적 이행전략이 적절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와싱톤 합의적 사고의

틀에 의한 논리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제약을 고려하지 아니한 주장이다. 북한에 현재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한 급진적 경제개혁정책이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한

다고 할지라도 내재될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 때문에 그러한 정책은 곧 역전되어 버릴 가

능성조차 있다. 뿐만 아니라 급진적 정책이 이론대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보

장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은 㭦㷂㫂이며 㷂䒅⣻㫂 㰆⛔㳋㢥의 접근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자유화는 중국식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가격자유화를 위해 중국의 2중가격

제도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정부의 공급체제와 시장체제의 2중구조를 가지

고 있다. 일단 농민시장과 종합시장에서의 가격은 자유화해 가면서 국가의 배급라인에서

는 공식가격을 사용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의 신호를 살릴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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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국가의 공급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기업이

만들어져서 공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자유화된 시장가격을 적용하게 하여 시장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의 개방화도 점진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개성공단과 금강산지

역에서 남한 기업의 진출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신의주, 남포 등지에서

도 같은 개념으로 개방을 계획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정한 지역을 개방하고 이 지역

에서 경제활동의 자유화를 이루면서, 이러한 㧣㡒經㰏㶀㒪을 점차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은 아직 화폐경제화의 정도가 낮아 안정화정책이 가져오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

다. 따라서 이행 초기에는 안정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단 점차 자유화가 확대되고 화폐경제화의 정도가 높아질 때 안정화정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을 위해 자산의 사유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한의 자산의 사유화

를 서두를 경우 정치세력과 관료권한이 너무 강력하여 몇몇 독점세력들이 대부분의 자산

을 장악할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유화가 자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발전되지 못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유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추진한 중국의 경제개혁은 결코 급진적

사유화만이 경제체제 이행의 지름길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따라서 정부의 통제하

에 토지를 비롯한 자산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자산사용을 효

율화하며 시장경제체제가 어느 정도 정착화된 후에 사유화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주택이나 농촌지역의 소규모 텃밭과 같이 극히 개인적인 자산부터 사유권을 인정해

가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경제의 효율화는 새로운 㴉ン企㐮들의 탄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국가가 설정한

자유경제지대에서 뿐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독자적

으로 시도하든지 소기업을 설립하여 시장을 겨냥한 생산이 증대되며, 일자리가 만들어지

고 궁극적으로는 경쟁이 확대되게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사유화를 지연시킬 경우 국유기업과 국영기업의 독과점 구조와 비효율성이 잔존할 우

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비국유기업을 성장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이 확대되게

하며, 국유기업의 경우에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유기

업의 소유경영의 분리는 의사결정권의 분권화를 의미한다. 이미 각 기업의 생산의 효율

화를 위해 시작한 㻻㥜經㕱㰆, 또는 ❖⨳㺑⽭㰆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분권화된 의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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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단위기업소와 개별 영농단위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생산의 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행정과 기업의 분리를 의미하며, 이는 더욱 확대되어 당

의 권한 즉 정치의 경제에 대한 권한의 축소를 필요로 한다. 

북한은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의 권한을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율성과 지방재정수입권한을

가질 때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지방분권

화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연성예산제약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조치가 될 것이다. 

북한의 조세기구를 시급히 조직하여야 한다. 지금껏 북한은 세금 없는 나라라는 명분

을 내세우나 시장이 확대될수록 재정수입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정개혁을 단행하

여 재정수입원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5. ⚻⸉經㰏㭽㺚의 ⱼ䎌

5.1. ⚻⸉經㰏㭽㺚의 䔅境

남한의 대북경제정책은 국제정치적 환경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흔히 남북경제협

력에 정경분리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나 이는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주장이 되어 버린다. 즉 이 주장은 정치적 환경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의 경제를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정치와 관계없이

경제협력을 추진하자는 논의로서 다분히 정치적 의미를 지니는 주장이라 하겠다. 

그러한 주장은 불행히도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해 버렸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보장될 수 없다. 우리의 정경분리정책이 어떠한 정치적 결과

를 초래했는지가 자명해진다.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분리하자는 논

리의 원초적 모순이 드러난 셈이다. 

최근 북한핵의 동결 또는 해체의 방향으로 국제적 환경이 변하고 있다.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부시 행

정부의 임기 말에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까지는 많은 난관이 놓여 있다. 북한의 전략

과 전술,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 입장 변화가 유동적이어서 확실한 문제해결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따라서 대북경제정책의 대전제는 북한이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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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은 핵문제와 연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의 䈓䒆와 ⲱ㕨이기 때문이다. 

핵문제뿐 아니라 미사일 확산 또는 테러지원 등과 관련한 미국의 대북정책은 남한의

대북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진전되면서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탄력을 받는 상황이나 미국의 국제정치적 입장을 결코 속단할 수 없

으므로 확고한 䋫⯆共㰠의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입안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핵보유가 미국의 대북한 태도를 변화시켰다고 믿고 있는 듯하다. 핵을 가졌기에 북미수

교가 가능해졌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미래의 대북정책에서 지속적으로 고려

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하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으로 동북

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중국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많은 경제

적 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시장경제화는 북한에게 좋은

본보기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의 존재는 북한의 변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확대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이 지

연되고 북한이 중국에 종속화되는 부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최근 북핵문제가 대두되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자산동결조치를 취하고 일본이 북한과의 교류를 동결함에 따라 북한

의 대중국관계가 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한 정치

외교적 노력으로 동북아의 안정된 정치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2. 지금까지의 南⸉輕䎽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이 북한경제를 유지해 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

은 사실이다. 한국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의 북한경제의 성장은 남북경협에 크게 의

존해 왔다.(16)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수출구조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회복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의 제조업 기반이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

다.(17) 따라서 남북경협이 북한의 생산기반의 회복으로 전개되지 못하는 한, 북한경제의

내생적 회복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메쪼지오르노(Mezzogiorno)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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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영훈(2004)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 1999년 이후 2002년까지 평균 2.8%의 성장을 이루었

는데 그 중 2.4%는 남북교류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17) 김석진(2007) 참조.



에 비유될 수 있다.(18)

북한에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또 북한정부가 남한이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

원해 줄 것을 기대하게 될 경우 북한은 마치 이태리의 메쪼지오르노 지역과 같이 외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북한의 생산성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려 할 뿐 스스로 생산을 확

대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북한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남북경

제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사업 등이 북한의 정부와 주민들에

게 적지 않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보조금에 의존하면서 북

한이 최근 WFP와 같이 소량의 지원을 하면서도 배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인도적 지원

은 거절하고, 쉽게 큰 금액을 얻을 수 있는 데만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손쉽게

현금을 얻을 수 있는 남한과의 문화교류 행사 등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에 자체의 생산성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결과가 이미 초래되

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지닐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19) 대북지원이 북한주민의 소득증가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소비의 확대를 가

져오며 이는 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며 임금의 상승을 가져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유

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북한 산업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북한 내에서의 생산

보다 수입 또는 대외적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

이 북한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목적을 둔다면 북한경제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북한 경제의 이행전략과 남북경

협을 연계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남한기업들의 바램도 있다. 우선 남한의 임금이 너무 높아

더 이상 남한에서는 채산성이 없는 산업, 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노동집약적 기술을 활용

해 온 섬유, 봉제, 신발, 완구 등의 공장을 북한의 개성공단과 같은 지역에 이전하여 북한

의 싼 노동력을 활용하자는 의도가 있다. 이미 개성공단의 2단계사업의 추진으로 상당수

의 중소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게 되어 있다. 이 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

정받게 되면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어 북한의 소득 증대는 물론 한국기업에도 큰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약 80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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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메쪼지오르노는 이태리 북부의 지역명으로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으

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보조금이 실질임금을 상승시켜 오히려 경제회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금이 항구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현상을 메쪼

지오르노 현상이라 한다. 윤덕룡(2007) 참조.

(19) 윤덕룡(2007) 참조.



는 상태에서 이미 북한 근로자 2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1단계계획까지 시행되면 개성

공단에 10만 명의 노동자가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개성시민 30만 명 중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개성공단에서 일한다 해도 그 필요 인원을 채울 수 없으며 결국에는

타 지역의 근로자를 이주 시키지 않을 수 없다.(20)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과 생활시설을

만들어 주지 않는 한 이러한 사업은 확장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양질의 노

동력이 공급될 수 있는지도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規⬌ 䅹區䐭㊎에 의한

경제협력은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음을 뜻한다. 

개성공단에 진출하는 남한의 기업들은 사실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

다. 우선 공단의 토지를 싼 값으로 공급받는데 토지는 북한이 제공한다고는 하나 공단

조성비는 남한국민들로부터 상당 부분 지원 받는 셈이다. 또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일정

한 보상비를 받게 되어 있어 남한 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도 없지 않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몇 개 기업의 실패는 정부의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기업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또 북한의 임의

적인 행동으로 남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일을 방지하는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성공단과 같이 대규모의 폐쇄된 공간에서의 자유경제지역보다는 소규모

로 많은 지역에 분리된 공단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북한 정부와의 䋺㧪을 추진

하여 남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 

남북관계의 개선은 남한의 대북한 ⻪䔯間㭬㧨⵬ 䅵㧨⻆㐮의 확대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북투자는 남한의 침체한 건설경기를 회복시켜 줄 것임에는 틀

림없다. 그러나 건설된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남한과 북한의 생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과도한 투자비용만을 야기할 뿐 남한과 북한의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철도시설을 개선하여 남한에서 유라시아로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가능하다면 이는 물류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효과

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 그 효과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섣부른 사회간접투

자에 의한 건설경기의 진작은 남한경제에 과도한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한 사회간접자본건설은 북한 경제 내부와 연결해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

의 필요성과 괴리된 사회간접자본의 구축은 그 미래가 크게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5.3. 南⸉輕䎽의 㭽㺚ⱼ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은‘퍼주기’식이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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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단계에서는 8백만 평을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2천만 평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단

계로 계획이 진행될 경우 노동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된 대북지원액은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2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은 대북지원 혹은 남북경협이 㥓ⱼ㫂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경협의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

해 북한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데 있다. 단지 북한의 생존 혹은 현상유지를 지원한다면

이는 일방적 지원이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일방

적 지원은 개혁과 개방을 미루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통해 군사분계선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 방문자가 증가하여 한반도 내의 평

화 분위기가 확산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북한의 핵실험

을 통해 상쇄되어 버렸으며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제협력이 핵무장을 통한 긴장확대에 기

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야기한다. 

물론 북한의 현 상황을 인식할 경우 남북경협에 있어 철저한 상호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호주의를 확대 해석하여 북한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북한과의 교

류확대 또는 북한의 제도적 변화를 유도하는 계기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 예컨대 쌀과

비료를 지원할 경우 배급경로의 투명성을 요구한다든지 영농방법에 대한 제안을 통해 북

한의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도 획기적 변화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는 군사분계선과

같은 벽을 허물고 들어갔다는 데는 의미가 있으나 또 다른 벽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된

다.(22) 그러한 벽이 남아 있는 한 메쪼지오르노 현상을 타파해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남북경협이 북한 內⸃經㰏의 ⾪⽫ぷ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만

북한 경제의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어려운 일이며 점

진적으로 추구될 수밖에 없다. 점진적 제도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점진적 변화

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 내부에서도 추진될 수 있다. 예컨대 개성공단에서 임

금지불을 노동자에 대한 직불제로 합의해 놓고 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

다. 임금직불제는 이미 규칙으로 합의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노력과 유연한 협상전략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변화의 유도는 대북한 지원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뀌어

야 함을 의미한다. 단순한 물량지원으로 북한의 생산성이 증가할 수 없다. 시장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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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통일부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7년 9월까지 정부와 민간 부문의 총지원금액은 2조

826억 원이다. 이 중 정부는 1조 4천억 원을 차지한다. 연간 액수는 최근 들어 점차 증가해

온 경향이 있으며 2006년 이후 연간 약 2,500억 원에 이른다.

(22)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enclave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영기법, 기술이전 및 개발, 인적 자원의 양성, 기업의 지배구조, 대외교역 및 외

자유치 방식 등의 변화와 연계한 㪕㭽㫂 㶆㞣이 효과적일 것이다. 

개성공단이나 해주공단, 또는 신의주공단을 만들어서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북한의 노동

자를 고용하는 정책은 북한경제를 생존시키는 데는 유효할 수 있으나 메쪼지오르노 현상

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공단으로부터 흘러드는 외화 수입이 접근 가능한 북

한 주민들의 소득을 높여 주는 효과를 보일 터이나 본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국영기업이든 사영기업이든 북한 주민들에 의한 기업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초기에는 남한과의 합작 기업도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구 유럽

과 같이 처음에는 소기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작은 봉제 공장이나 음식점과 같은

자영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기업이 창출되어야 북한에서도 기업가정신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다. 소기업이

라고 꼭 사기업화할 필요는 없다. 공유기업이라 해도 분권화를 통한 책임경영이 이루어

지면 기업가정신이 육성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신규 중소기업의 창설을 위한 技ㇸ㫂,

�㢃㫂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사회적 통제를 바란다면 개성공단과 같은 자유경제지역을 너무 대규모로 만들

지 말고 소규모의 공단이나 자유경제지역을 여러 곳에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개성공

단에는 이미 필요한 노동자를 먼 지방에서 이주시켜 와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유의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또 중국이 지방분권화 체제 속에서 향진기업의 형태로 기업을 육

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착안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북한이 최근 지방의 ⸊權䒅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조화를 이룬다. 

개성공단에서 지금까지는 남한과 북한의 당국자들의 역할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다. 남

한은 자본과 기술을 공급하고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제 새로이

만들게 될 공단에서는 다른 분업 모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남한의 기업이 북

한으로 이주하는 형태의 기업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의 기업이 합작하여 그 과실도 나눌

수 있는 형태의 기업을 만들어야 북한의 생산성을 높이며 제도적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

을 것이다. 공단구축에 있어서도 북한당국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업활동의 분권화와 더불어 강조되어야 할 것은 기업의 대외적 관계이다. 생산활동이

되도록 해외시장과 연계되어 수출을 목표로 하여야 하며 투자도 해외자본의 도입을 장려

해야 할 것이다. 대외적 관계를 갖는 기업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높이는 일은 북한

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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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㤻㫂㧨㞧을 계발하는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연계한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사

회주의권의 체제이행과 더불어 가장 필요한 인적자원은 시장경제가 운용될 수 있게 하는

각 부문의 전문가들이다. 금융, 회계, 보험, 마케팅, 노무관리 등 많은 분야에서의 인재들

을 확보하지 않는 한, 시장경제의 운용은 어렵다. 이렇게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내에서, 혹은 개성공단과 같은 제

한된 지역에서의 교육과 남한으로의 초청, 혹은 제삼국에서의 교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회복을 위한 비용은 남한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독일의

경우가 좋은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통일 이후 대략 매년 서독의 GDP의

5% 정도를 동독으로 이전해 왔다. 그러한 소득이전의 많은 부분은 동독주민의 사회보장

비와 같은 소비지출을 충당해 줌으로써 서독 주민의 통일에 대한 불만을 키워 왔다. 동

독 주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작업이 추진되었다면 보다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남한도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 남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한 주

민의 소득 수준의 60%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남한의 GDP의 5%

정도를 20년 이상 이전해야 한다.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체제이행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경협이 활용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23)

대북경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북한에 원화자금을 지원하고 남한물자를 남한원

화로 결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북한은 보다 쉽게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남북경협은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대북한 인도주의적 지

원은 말할 것도 없고 비록 민간 부문의 상업적 경제협력이라 할지라도 정부의 부담이 없

을 수 없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공단의 기반시설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충당되었다. 이

러한 정부의 부담은 통일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납득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이러한

부담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비용이 효율적

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 아직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높은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다. 국방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는 한 통일비용은 평화를 위한 㤍㴌㫂 㶆䀋이 될 수밖

에 없다.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국제기구로부터 얻고자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아직 시일이 요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도 있을 것

이다. 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의 지원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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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Lee(2001) 참조.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로부터의 지원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동북아개발기금의 마련도 거론되고 있으나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다.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국제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남한정부가 적극적

으로 도울 필요도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경제에 대한 지원이 특히 강조되어야 할 이유는 세계은행, 유럽開

Ɑ㢊䎊(EBRD) 등이 체제이행국가들에게 많은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성과가 높

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24) 세계은행은 주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원해 왔으며

EBRD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이행국가들의 체제이행을 지원해 주었다. 이 국제기구들의

체제이행국 지원은 대부분 기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 신규 중소기업 지원, 또는 비효율

적 기업소의 폐쇄나 사기업화, 무역 및 외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등 제도적 측

면에 관한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인적자원 특히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에 집중되

고 있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체제이행국 지원경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으며

북한이 이러한 분야에서의 남한의 직접적인 지원을 꺼려한다면 남한이 국제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남북경협의 정책적 방향을 과거의 대북정책과 차별화하여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의 정책이 하드웨어 중심의 정책이라면 새로운 정책은 소프트웨어 중심이 되

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지원방식은 㤻㫂㧨㞧 중심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과거의 정책이 대규모 공단 중심이라면 새로운 정책은 ン規⬌ 공단, 혹은 ン企㐮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과거의 정책이 남북한의 철저한 역할 분업으로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정책은 남북

한 共❬㧪㐮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의 대외 경제관계 즉 무역이나 외자유치, 국제기구와의 관계증진 등의 노력

을 적극 지원한다. ⚻㙔開ⱻ㫂 㭽㺚에 지원금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북경협을 통한 남한기업에 대한 재정적 금융적 지원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公㤶ぷ 기준설정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단편적인 남북경협에 관한 방향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체제이행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다. 체제의 이행은 㧣㡒䒅, ⻭

㟡䒅, ㍆㭶䒅의 관점에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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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김석진∙김계환(2007) 참조.



북한의 시장자유화는 이미 상당 수준에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

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물품이 종합시장, 농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인 식

량조차도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2002년 7∙1조치 이후 보급망을 다시 복구하려는 움직

임이 있었으나 성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시장의 확대는 이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으

로 전개 된 듯하다. 즉 북한이 정부가 식량을 크게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지 않

는 이상 시장화는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체제이행의 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다. 물론 시장에서의 가격자유화는 암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중가격제이기

는 하나 중국의 이중가격제와는 다르다. 북한에서 남한과의 합작회사를 세우거나 지방분

권화된 기업이 설립될 경우 중국식 이중가격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아직 사유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단지 금강산 관광단지나 개성공단에서

와 같이 장기간 토지를 임대해 주는 형식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이행과정에서도

초기에 사용되었던 방식이며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점차적으로 사유화의 과정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북한주민들에 의한 자영업을 허락하기 시작

하고 또 남한 기업인들과의 합작기업을 허락할 경우 사유화는 서서히 진전될 것이다. 그

러나 결코 서두를 필요는 없다. 북한의 경우 중공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므

로 자칫 러시아와 같은 내부자들에 의한 사유화가 이루어져 효율상의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장의 자유화만으로도 䕃㡾ぷ의 증대는 시작될 수 있다. 물론 생

산의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ン企㐮의 설립이 이루어지고 이는 다시 ⻭㟡䒅로 진전되어

야 할 것이다. 대규모 기업소의 경우 서둘러 사유화하기보다는 국유기업으로 남아 있으

면서 지배구조의 중국식 개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배인의 권한을 강화하면

서 외국 또는 남한의 기업인과 합작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유기업의

생산품의 판매 및 가격 자유화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안정화 문제는 북한 경제의 화폐경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점차 문제시될 것이

다. 북한의 물가상승은 지금까지는 공급부족에서 온 현상으로 파악해야 한다. 임금으로

지불된 화폐가 물자부족으로 구매에 사용되지 못한다면 다시 회수되지 못하고 䓱䈙의 過

⛔䀃㫃(monetary overhang)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다시 물가상승을 부추길 것이다. 북

한의 안정화의 문제는 재화의 안정적 공급으로 풀어 가면서 화폐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

하는 방향으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은 북한의 이러한 체제이행의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한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유도하면서 경제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에 진출한 남한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보장,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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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의 북한 상주와 방북의 편이성 보장, 남북 간의 교통과 통신의 원활화 등 수많은

제도적 환경의 개선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25)

6. 㛙㏫과 結⣻

대북경제정책의 목적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한반도의 평화

와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북한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지금 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經㰏㽑㰆의 㤣䎊으로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북한경제의 체제이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

하에서 급진적 체제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사회주의경

제들의 이행 경험을 통해서도 점진적 제도이행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남한의 대북한 경제협력도 정치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대북지원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정

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의 신정부의 대북정책은 바로

북한의 㭦㷂㫂 㽑㰆㤣䎊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북한의 점진적 체제이행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남북경

협이 구상되고 추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북한경제의 자유화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개성공단과 같은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소단위의 자

유경제지역을 구축하고 대단위 기업체보다는 소기업들의 창업을 추진하는 일이 유효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정책은 북한주민의 생산성보다 소비수준만 높여 줌으로

써 자생적이고 장기적인 경제회복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북한의 인적자원을 키우는 일

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북한의 대외관계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는데 특히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남한 기업의 대북사업에 대

한 지원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이고 양적이며

하드웨어의 지원보다는 상호주의적이고, 질적이며, 소프트웨어의 지원이 북한의 장기적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며 이는 다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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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김석진∙김계환(2007, p. 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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